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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 필요성

지난 2002년 10월 제기된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남북경협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북·미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부정적인 영향권 하에 놓여 있다. 남북경

협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은 북미관계의 악화로 한미동맹이 강조되면서 한반도에서 남북경협이

북한 지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협 활성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핵위기 발생이후 미국이 언급한 경협속도조절론

같은 것은 경협을 추진하는 당국과 기업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

다.1) 경제 외적으로 경직적인 국제정치 상황은 경협을 위축시킨다.

후자는 개성공단의 전략물자 반입과 같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규정

과 법 때문에 경협이 지장을 받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협의 위축

사례는 경협이 남북 민족내부간의 거래라는 성격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서는 남북한간에 제도와 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

력을 통해서 경협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고는 후자의 관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수동적인 입장에

서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검토하는 동시에 능동적인 차원에서 경협을

촉진하고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협의 국제적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은 북미관계에 상당부분 연관

되어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이 남북경협은 물론 외국과의 경

제협력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협 활성화는 북미관계의

1)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경제를 개혁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는 만

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미국은 공단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지만 한

국이 개성공단에 너무 큰 부담을 짊어지고 기대도 큰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 200 4 년 10월 2 5 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

청 강연회. 개성공단은 커다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지역을 가로지르

는 남북간 연결도로 사진을 보고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고 느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

장관, 20 0 4 년 10월 2 6 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면담시 발언.



정상화와 직결될 수 있다. 역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위탁가공 수준에서 교역 규모가 소규모인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경협이 위탁가공의 차원을 넘어 경제특

구를 활용하거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필수적인 사업에는

미국의 각종 대외무역법과 규정에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정상화 없이 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사례는 베트남과 리비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

한 적이 있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면 더욱 분명해진다.2)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부의 출범과 상관없이 북핵의

포기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핵문제의 미해결시 경협을 활성화

시킬 대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자주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경협이

국제정치 상황에 종속되는 정경연계 입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미관계의 경색으로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협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원료와 기술을 제

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 임가공 교역이외에는 발견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북한의 생산과 소비를 정

상화하여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대규모 경협을 진행시

키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사업

의 경우에도 2005년 상반기 1단계 70만평의 분양을 완료하고 제품이

출시되었을 경우, 한국의 내수와 북한내 판매만으로는 제품을 소비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될 수밖에 없다.

2) 남궁영, 북미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 년 평가와 과

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 0 1, 2 1 1- 2 13쪽. Vladim ir N . P r e g e lj e t . al ., Vie tn am :
P r oc e dur al an d Jur is dict ion a l Qu es t ion Re g ar din g N or m aliza t ion of U .S . Dip lom atic
an d E con omic Re la t ions , App en dix .



결국 북미관계의 해결이 남북경협 활성화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II장에서 경협의 현실을 파악하고, 남북 경제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상호관계 분석을 통해 경협과 국제사회와의 관

계를 이해하기로 한다. III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 방안을 비금융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IV장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 방안을

금융 측면에서 연구한다.

V장에서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을 연계시켜 구체적으

로 현실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V장의 경우 참여정부의 동북

아중심 국가건설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한 북핵문제가 북핵포기에

대해 보상과 동결 구도로 진행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지원

및 경협 활성화가 포괄적이고 일괄거래교섭(Package Deal)으로 종결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북한에게 줄 당근(carrot)의 일환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과 경협의 활성화가 포함될 것이다.

II. 남북 경제협력에서 국제사회의 역할

1.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적 과제

남북교역은 1989년 약 1,870만불 규모로 시작되어 1991년 1억불,

1995년 2억불, 1997년에 3억불 규모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환위기

와 국내경제 침체로 1998년에 2억불대로 떨어졌으나, 1999년에 다시

3억불대로 규모를 회복하였고, 2000년에는 4억2,500만불로서 남북교역

사상 가장 높은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2001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으나 4억불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2년에는 각종 경제협력

과 교류 활성화로 교역량은 대폭 증가하여 6억4,200만 달러를 상회하

였다. 2003년은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반출 4억3,496만달러, 반

입 2억8,925만달러 등 전체 7억2,421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경의



선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비가 절감되어 남북간 직교역이 활기를 띄게

되고,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표 1> 남북교 역 통계 (199 1- 20 0 3)

연도 19 90 19 9 1 19 9 2 19 9 3 19 94 199 5 19 9 6 19 9 7 19 98 19 9 9 20 0 0 20 0 1 200 2 20 0 3

교역액,

백만불
13 1 1 1 17 3 187 19 5 2 8 7 2 52 30 8 2 2 2 3 3 3 4 2 5 4 0 3 64 1 7 25

출처: 통일부, www .unikorea.go.kr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수와 교역품목도 증가하여 교역업체의

경우 1989년에 30개 업체에서 2000년 652개 업체로, 교역품목의 경우

1989년 26개 품목에서 2000년 646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

는 506개, 2002년에는 432개, 2003년에는 481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 2천만불 수준을 넘어섰으

며, 2000년부터 1억불을 초과하여 2000년 1억2500만불, 2002년 1억

7100만불, 2003년에는 1억8,500만불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탁가공 교역업체도 1992년 4개 업체에서 2001년에는 125개 업체

로 증가하였으며 품목도 농산물·섬유·신발 등 단순가공에서 컬러

TV,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기판,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교역품목은 2001년에 545개, 2002년에는 572개, 2003년 588개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은

총 46개이며, 총 투자액은 2,500억원(경수로 제외)이다.

<표 2> 남북교 역 참여업체 및 품목 통계 (19 9 1- 200 3)

연도 19 90 19 9 1 19 9 2 19 9 3 19 94 19 95 199 6 19 9 7 19 9 8 19 9 9 20 0 0 20 0 1 20 0 2 20 0 3

개

(업체)
16 5 6 7 7 12 1 13 6 2 3 6 3 19 3 5 6 4 19 5 16 5 36 50 6 4 3 2 4 8 1

개

(품목)
2 6 5 7 9 2 10 3 15 8 24 4 2 5 8 3 6 5 4 4 9 4 8 8 5 78 54 9 5 7 2 5 8 8

출처: 통일부, www .unikor ea .go .kr



그러나 연간 7억불 상당의 남북교역 규모는 북한으로서는 교역액

의 비중이 전체규모 22억불의 30%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남한의 2003

년 수출액 1,800억불, 수입액 1,700억불을 합친 무역규모 3700억불에

는 1%도 안되는 미흡한 수준이다.3) 향후 중국제품의 가격과 품질 경

쟁력이 급속히 향상되고, 국내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사양 산업화되

고 있어 북한과의 경협 확대규모가 최소한 1%수준인 40억달러에 도

달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협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경제협력이 기업

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의 경협환

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중에는 전적인 요인은 아니지

만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즉 경협이 획

기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원인 중에 국제적 요인이 절대적인 것은 아

니지만 국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경협이 활

성화되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협 과정에서 국

제사회의 역할은 생산제품의 수출시장 제공,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작

업 촉진 및 투자재원 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남북경제협력과 북미 경제관계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1950년 6월 28일 대북한 경제관계의 규

제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주요한 대

북한 경제제재 조치의 내용은 ①상업 및 금융거래의 실질적 완전금

지, ②미국내 북한의 자산 동결, ③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원조

제한, ④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정, ⑤북한과의 무기거래

및 군수산업 관련 수출입 금지 등으로 대별된다. 1950년 해리 트루만

(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무역 엠바고를 가하

3)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03년 업종별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선과제

를 조사한 결과는 최근의 남북경협의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

는 이유로는 업종의 부적당이 28.4%, 경제외적 불확실성 이 24.7%, 구조조정 등 내부사정

17.8%, 사업여건 미성숙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외적 불확실성과 사업여건 미성

숙 등을 경협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면서 그 근거로 원용한 것은 1917년 적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협상의 결과 무역봉쇄에 대한

다소간의 수정이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무역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공산국가, 테러지원국, 무기확산국

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 지난 1987년 KAL 대한항공 007편의

폭파가 있은 후 1988년 미국 국무장관 조지 슐츠(George Schultz)는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올리면서 북한은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 등 각종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5)

또한 바세나르(Wassenaar Arrangement) 협정에 의하여 컴퓨터, 전

자무기 등 각종 물자의 부품 및 완제품의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또한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관세부과 비율이 고율의 Column II 로서 일반

정상교역국가 관세인 Column I 국가보다 40∼50% 이상 비싼 것도 북

한산 제품의 대미수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6) 또한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개발은행(IBRD)의 가입도 대주주인 미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

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 이러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산 제품의 판매는 물론 대북투자를 곤란하게

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 아직도 적국과의 교역: 미국의 북한관련 무역법(S t ill T r a ding w ith th e En er gy : U .S
T r ade Law a Con c ern in g N or th Kor e a) , P ar t icia Goe dde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Le g a l an d Ins t itu t ion a l F r am e w or ks for th e Dev e lop m en t of
Ka es ong In dus tr ial Comp le x ) , 200 4 10 .8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개관기념 국제학술대

회 발표논문집, 4 7쪽.

5 )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가, 공산주의국

가, 국제테러리스트 국가, IAEA 안전협정을 위반한 핵무기 비보유국가, 인권침해

국가,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국가, 출처: 미국 국무성 인터넷 사이트, ww w .s t a t e .g ov .

6) 미국의 통상법은 적성국이나 GATT (1995년 이후 WTO)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정상교역국가 관세(
Column I)가 아닌 훨씬 세율이 높은 Column II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umn II의
관세율은 고율의 금지관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7 ) 20 0 2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3 억9천만 달러이다. 이중 한국은 3 3 %인 1억3천만 달

러를 제공해 전체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6천만 달러의 미국과 93 2 만 달러의 유럽연합

(EU) , 4 9 2 만 달러의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199 1년 이후 한국의 대북 투자액도

경협투자 9 억6천만 달러, 금강산 관광대가 4 억 달러, 사회문화교류 6천만 달러 등 모두

14 억2천만 달러(연평균 1억2천만 달러)에 이르러 최대 대북투자국으로 떠올랐다. 다만

교역규모에선 중국이 20 0 2년 7 억4 천만 달러로 한국의 6 억4 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동향 , 20 0 3년 1 1월 2 7 일자.



<표 3 > 미국의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대북경제제재

II.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출 방안 I :

비금융부문 (N on-Financial Assistance)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도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

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이다. 비

금융지원에는 경제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시장경제 및 국제상거래에

관한 교육훈련 등 기술적 원조사업(Technical Assistance)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의 의의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적은 예

산으로 특별한 정치적 고려 없이 단기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이러한 교육훈련사업을 통하여 북·미간 접촉의

기회를 늘리고, 대북 투자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체제와 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 유치노력을 전개할 수 있다. 둘

째, 보다 적극적인 협력 도출방안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을 받을 수 있게 있게 함으로써 경

협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하는 방안이다.



1. 북핵 6자회담 해결과 경제적 대북보상 협의기구 설립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

는 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평소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제적 제재 때문이라는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체제

와 국가를 수호하는 선군정치로 경제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북한 경제정책 집행자들의 주된 관점이다.

즉 북한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체제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의 국제적 압력에 기인한다는 것이다.8) 미국의 압살정책으로 국가와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9) 북한은 경제적 위기의 상당부분이 외

부 적대세력 즉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2월 2차 6자회담 기간 중 한·미·일 3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이외 핵 폐기 및 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을 구체적으

로 요청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 기간 중 동결 대 보상 이라는 기본구

도 하에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였

8) Dr . C . Kenn e th Quin on es , 부시, 전제조건 없이 평양 껴안아라, 「신동아」, 20 0 3년

1월호, 3 2 8 - 3 37쪽.

9) My analysis shows that Nor th Korea , with per capita defense spending five time s greater
than that of the South , views force reductions as the key to re solving its economic
problems , while the South , with a population twice as large , much greater economic
str ength , and the economic cushion of a U.S. force presence , has been able to maintain
high defense - spending levels without comparable economic hardship . 「Korean Endgame :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 Disengagement」, Selig S. Harrison , A Century
Foundation Book, 2002, XXViii.

남측은 북측의 군사력을 걱정하고 있으나 북측은 남측과 미국의 막대한 국방예산 투입을 두려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 감소에 따른 국방력 증강을 목표로 2002년에 200 1년보다

7.6% 증가한 127억 달러에 국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까지 706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Don Kirk , “South Korea : A Record Defense Budget ,”New Y ork
T imes , June 20, 200 1, p .10.



을 경우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각국의 관

심을 받았다. 사실상 한국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한국이 경

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부담하였던 것처럼 2004년 핵문제 해결이후

보상 문제를 구체화하는 당사자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소득 만

불 수준에서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 재건 자금을

전부 부담할 능력이 미흡하다. 한국은 과거 경제개발의 경험을 바탕

으로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동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제재 해제 등 미국에 구체적인 해결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6자

회담의 성공적 타결을 전제로 하여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국내의 재

원조달 방안과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여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경제적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의 해결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체적

이고 자세한 대안을 제시하여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건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책 중의 하나가 보상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참

여하는 경협촉진기구 의 설립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경협 촉진기구

는 초기단계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중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제외한 국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직접

적인 지원보다는 경협관련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주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구체적인 경협 확대 사

업을 협의하는 등 북한개혁 유도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협력과 북한경제개발 공동프로젝트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인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는 동북



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은 남북경협 거점 개발, 남북 대륙 철도망 연결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등의 과제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 이들 과제

중에서 시베리아(TSR)나 중국횡단철도(TCR)과 같은 남북 및 대륙철

도망 연결이나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같은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관련국 간에 협의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단기에 추진하

기 어려운 중장기 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과제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

에 따라 국제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 거점 프로젝트는 우선 의사결정 구조

가 간소하다. 남북한만이 합의를 이루면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적

은 예산과 단기간에 추진이 가능한 주제다.

경협의 거점 개발은 다양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경협의 공

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공간의 확보는 현재 경협의 가장 큰 문제점

인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경협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경협

의 거점 개발은 종합적인 경협 추진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협의 거점은 남북 접경지대인 비무장지대(DMZ)에 300만평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건설된데 비하여 경협거점기

지는 남북한이 휴전선 동일한 규모로 토지를 제공하여 조성할 수 있

다. 제조업 기지는 개성공단이 역할을 함에 따라 경협거점은 우선 물

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경협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남북경

협의 물자이동과 접촉이 경협종합지원센터 (가칭)를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현행의 경협 문제점인 물류비용과 접근성 곤란 등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류이동의 문제 해결은 동북아 중심

국가 과제인 철도와 에너지 연결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

부에서 금강산과 개성지역에 물류기지를 제안하는 주장이 있으나 금

강산과 개성은 제조업과 관광특구 지역으로서 물류기지와는 차별화되

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북한 노동력의 시장경제수용 교육방안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인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인 남한

과 무역 및 자본 유치 등 경제거래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비즈니스 관행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장려하였으며 무역확대

방안으로 신용 축적, 합영과 합작사업 확대, 무역제일주의의 준수 및

대외시장 개척 등을 강조10)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상거래 관

행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협력의 관행을

습득하면 남북경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7년부터

경제 관료들을 외국에서 국제상거래 관행 등을 학습하게 하기 시작하

였다. 또한 외국의 컴퓨터 및 농업 기술 전수를 받기 위하여 외국의

초청을 받아 가거나 스스로 경제관료 및 기술자들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교육 및 기술습득 등 비금융부문의 대북지원은 국

제사회가 특별한 정치적 고려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이다. 비록

북한이 테러지원 국가 리스트에 명기되어 있고 중동국가들에게 미사

일을 판매하며 핵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배우려는 북한의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개

혁과 개방으로 유도하여 국제사회에 건전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데 일

조를 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이해할 경우 국제무역질서(WTO)에 편입

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기구의 자료

공개 등의 가입 전제조건도 수용하고 가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1998년 2월 세계은행 조사단의 북한방문시에 비공식적으로

국제금융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세계은행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편 세계은행

은 북한경제의 대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북한에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할 때에 대비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였다.

10)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1998, 16 ∼17쪽.



1999년 2월에는 북한이 UN개발계획(UNDP)이 주관하는 북한관리

교육훈련을 평양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와의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도 UNDP가 주관하

는 북한관리교육프로그램에 주요 원조국의 무상지원을 유도하였고 세

계은행의 퇴직직원을 이 프로그램의 연구주관자(Program Manager)로

파견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페리보

고서 및 부시행정부 출범 등 정치적 현안의 발생으로 북한과 국제금

융기구 간 교류 및 협력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은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지속적으

로 표명하고 있다. 2000년 8월 세계은행의 한국사무소장 디팩 초프라

(Deepak Chopra)는 북한에 대한 지원에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IMF 전 서울사무소장 데이비드 코(David Coe)는 북한이

IMF 가입 이전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승인이

있으면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9년

부터 2001년 사이에 UNDP 등 국제기구의 지원 아래 총 800여명의

경제관료 및 기술자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시장경제 교육·연수 및

기술 습득을 추진하였다.11)

1999년부터 북한관료들에게 시장경제를 연수시키고 있는 아시아

재단의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까닭에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따름 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열기가 대단하

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12)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남

북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

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1)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변화 동향, 2002.6. 조동호,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

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 1, 48 ∼52쪽.

12) 「월간중앙」, 1999년 4월호.



<표 4 >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일지 : 199 8 - 20 0 3

시 기 교 육 내 용 주 관 장 소 비 고

19 9 8년

6 - 12월
- 통상법·국제경제학 UNDP

북경

호주

총 경제관료 1 10 명

참가

19 99년 4월 - 자본주의 경제학 UNDP 평양 IBRD 후원

19 99년 6월

- 시장경제 교육

- 경제관리 훈련 (E c on omic
Man ag e m en t T r ain in g)

UNDP
미국

워싱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호주 연수 병행

19 9 9년 12월

- 회사법 및 파산법과 함께

북한측의 추가 요청으로

국제계약 및 법무법인(Law
F ir m)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아시아

재단
북경

북한측에서 입법담당

관·대외무역 담당 실무

관리 및 법률학자 등

10 여명이 참석

20 00 년 3월
- 세계금융시장 동향 파악과

금융인력 양성
상해

경제관료 및 학술단체

참석

20 00 년 6월 - 자본주의 상법 UNDP 북경

김일성 대학 부총장,
최고인민회의 등 고급

관료 15명

20 00 년 1월
- 대외결제 등 금융 분야 및

정보기술 산업정책 연수
상해시 상해

김정일 방중 수행 경

제관리 4 0 여명

20 0 1년 2월
- 자본주의 학습을 위한 자료

수집, 기업체, 산업단지 견학
북경

무역성, 아·태평화위,
민경련 등 20 명

20 0 1년 2월

- 국제경제심포지엄(국제상거

래와 제도) 참가, IMF 및

IBRD 관계자 면담

미국 스탠

리 재단
워싱턴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

및 무역은행 관계자

등 5명

20 0 1년

5 .2 2 ∼6 .5

-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김정기 위원장 및 인민경제대

학 교수

미국 포틀

랜드대
시애틀

시장경제이론, P S U 와

학술교류 논의(북한학

생의 유학 및 P S U교

수 북한파견

20 0 2년 2월 - 시장경제 연수 스웨덴
스톡 홀름

경제대

15명의 경제관료 및

학자

20 0 2년 3월
- 영어반 과정( 12개월) , 금융과

정( 1개월)
말레이시아

쿠 알라룸

푸르

각각 15명의 경제관료

및 학자(정부기술협력)

20 0 2년

상반기
- 소프트웨어 개발 독일 베를린 50 명 연수단

20 0 2년 7월 - 금융 및 농축산 연수 스위스 제네바 은행·농업분야 4 2명

20 0 3년 1월 - 수력운영 및 보수관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력발전전문가 4 명

20 0 3년 2월 - 경제개발 분야 연수 스웨덴 스톡홀름 무역경제연구원 2명

20 0 3년 8월 - 상사중재관련 연수 스웨덴 스톡홀름 관료 16명

출처: 연합뉴스, 통일부 「북한동향」, 한겨레신문 200 1.7 .2 .

북한은 경제관리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수



행하는 한편 관료 및 기술진들을 외국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전문분야

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있다. 주요분야는 농업, 축산업, 식품가공, 광산,

건축 및 에너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분야의 연수는 2개월 이상씩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정

도로 실질적인 교육습득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2월

26∼4월 13일간 미국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초청으로 방미한 이성조 농업성 부국장, 및 양돈농장 기술자 등 5명

은 아이오와주립대, 미주리주립대, 워싱턴주립대 및 농촌진흥프로그램

(Heifer Project International)등을 방문하여 양돈, 양계 시설을 둘러보

고 수의사 및 사료생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대규모 시설의 운영방

안 등에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실무적인 전문분야 기술 습득에 주력

하였다.

국제사회가 북한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역

할은 이와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주는 것

이다. 전문기술 교육은 북한이 낙후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국

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자연스럽게 외국

에 기술의 우월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인 통제이외에 외화난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는 외국 연수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NGO들이 연수비를 감당하여야 가능하다. 북측이 이미 외국 기술 도

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분야별 국제기구와 NGO들

의 긍정적인 수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5> 북한의 기술 분야 연수 일지

방문국가 기 간 파견인원 초청기관 주요 내용

미국 200 1.5 .17 ∼18
북한농업과학원 등 전

문가 5명

조지아대학 농촌개발센터

견학, 선진농업기술 견학

미국 200 1.2 .27 ∼3.4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

등 5명

스탠리재단·아

태문제연구센터

국제경제심포지엄 참가,
IMF ·IBRD 관계자 면담

미국 200 1.2 .23 ∼3.10
안성남 외무성국장 등

3명, 큰물피해대책위

대표단

수해방지를 통한 농업생

산량 증대방안 논의

미국 200 1.2 .26 ∼4 .13
이성조 농업성 부국장

등 5명
AFSC

아이오와·미주리주립대

Heifer Project
International 등 연수

미국
200 1.2월말

(3주간)
대체에너지 개발센터

기술자 5명

노틸러스

연구소

대체에너지 연수

( 97 .12 , 99 .4월 실시)

중국,
태국 인도

2002 - 200 3,
1- 6개월 과정

보건 분야 120명 WHO
보건 서비스의 역량 강

화를 위한 최신 기술

캄보디아,
런던

2002년 중반 보건 전문가 2명 UNICEF 후원
약품관리(캄보디아) , 모

유먹이기(런던)

출처: 연합뉴스, 20 0 2 .1.16 .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도출방안 Ⅱ :

금융부문 (Financial Assistance)

남북 경협을 국제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경협사업에 대

한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경협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가입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제제도의 효율성 제

고를 포함한 개혁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경협 여건

이 개선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기 위

해서는 일차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가입 이전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팔레스타인 등 예외

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북한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가입을 위해



서는 최대 주주국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IBRD

에 가입할 경우 연 10∼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는 일단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후 단계 둘째, 가

입이전에 가능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셋째, 국

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북한지원 컨소시엄(가칭)

구성단계이다.

북한은 1997년 2월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

하였으나 대주주인 미국(13.1%)과 일본(13.1%)의 반대로 거부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인 2000년 9월에도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냈으나 미사일문제 등 여타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희망한다면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13) 북한은 2001년 3월에도 한성렬 외무성 부국장이 북한경제사

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여 IMF 및 IBRD 관계자와 면담시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1년 4월에 미국은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간 ADB는 특

정국가가 회원국 가입 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 통상적으로 총

회 옵서버 참가를 허용해왔으며, 또 한국정부도 북한의 참석을 희망

해왔던 만큼 미국의 결정은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완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3) 엘렌 라슨 (Lar son )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농업담당 차관은 2002년 4월 9일 워싱턴에

서 열린 한·미 21세기 위원회 오찬 연설에서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에 가입하

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통계 제출과 국제통화기금(IMF ) 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

다. 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년 4월 10일.



현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가입은 실질적으로 불

가능하다.14) 미국 행정부의 공식입장은 세계은행이나 IMF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비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를 넘는 수준의 지원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북한경제 회복과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IMF의 빈곤감소 및 성장지

원제도(PRGF: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자금, 세계은

행의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자

금, 아시아개발자금(ADF: Asian Development Fund) 자금 등 국제금

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 양허성 자금은 무상

지원환산율(Grant element)이 최소 80% 이상으로서 현재 북한의 국

민소득 수준으로 볼 때 지원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15)

이와 같이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지원은 수혜국의 개혁의지를 국

제금융기구의 주요 의사 결정국(Major Stakeholders)이 어떻게 평가하

느냐에 많은 부분 의존하지만 국제정치적인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

한다. 팔레스타인의 국제정치적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14) 미국은 2002년 5월 21일 발표한 연례 「국제 테러 유형 보고서: 2001년판」에서 북한과

쿠바,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 이로써 북

한은 1987년 12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15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됨. 보고서는 북한이 9.11 테러 직후 테러 반대 정책

을 거듭 밝히고 2개의 반테러 국제 협약에 가입과 함께 5개 협약 추가 가입 의사를 시

사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돌연 중단되었으며 미국의 테러 논의 제

안 등 국제사회의 테러 퇴치 노력에 협조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

적. 연합뉴스, 2002년 5월 22일자.

15) 세계은행에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경우 초기에「Emergency Recovery and Rehabilitation」

등의 형태로 경상재정비용 (recurr ent budget )을 충당해 주거나 (예: Erit r ea : Economic
Recov ery Credit ,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Holst F un d) 긴급수입대금으로 대신 결제해주

는 방식으로 조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혁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후 개혁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up - front loading 방식으로

미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예: 에리트리아의 Em erg en cy Recov ery Credit )



에리트리아(Eritrea)는 석유수송로의 요충에 있는 홍해 연안국으로서

미국의 관심국가이다. 북한의 경우도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한 지역으

로서 국제정치 및 외교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다만 북한이 북핵 위기

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2000년 10월 6일 발표된 미국과 북한의 반테러 공동성명에서 북

한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한 4가지 조건 중 적어도 2가

지를 만족시킨바 있다. 즉 유엔의 반테러 국제조약 가입과 북한이 테

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제출해달라는 미국측 주장을 북한

이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2002년부터 시작된

북핵위기로 인하여 북미관계는 양측의 이견이 상당하여 현재로선 조

기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을 때 얻는 실익은 추

가적인 경제제재 완화다. 우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

융기구 가입이 가능해진다. 미국법은 테러지원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북한이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기

구의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절실하나 북한

으로서는 IMF의 조사를 받는 등 북한체제를 외부에 투명하게 개방해

야 하는 부담이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 후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

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북한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중

채무국 외채문제해결전략(HIPC Initiative) 및 쾰른방안(Initiative)을

활용한 외채탕감이 가능하다. 2002년 현재 북한의 외채는 약 1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러시아를 포함한 파리클럽 채권국에

대한 절반을 넘고 있다.



2.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후 국제자금 지원방안

(1) 자금조달방안 : 북한신탁기금 (N orth Korean Trust Fund)16)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팔레스타인, 유고 등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즉 북한이 국제금융

기구 가입이전 단계에서의 국제금융기구 자금조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주요 관계국간에 합의

되더라도 그 실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도기에 시급한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 또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시와 비

교하여 IMF의 자료제출 의무조항(특히 외환보유고 등)이 미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

입이 추진되는 동안 정부는 세계은행에 북한신탁기금( Trust Fund

for Democratic People's of Korea")을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미

국, 일본 외에도 이태리, 북유럽국가 및 호주 등 북한지원에 호의적인

국가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신탁기금 방안을 검

토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단기간에 북한의 금융기구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주요 관계국간에 합의되더라도

그 실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에 시급한 자금지원을 가능

하게 해줄 수 있으며 국제금융기구 가입시와 비교하여 IMF의 자료제

출 의무조항(특히 외환보유고)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등이다. 즉 신탁기금의 실현가능성이 국제금융기구 가입보다

높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우 준회원국 또는 옵서버

제도가 없으며 회원국만이 개발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북한이

16) 장형수·박영곤,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방안 , 「세계경제」, 제3권

제5호 통권 20호, 2000년 5월, 31- 38쪽.



세계은행에 가입하지 않는 한 자금을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설사, 북

한이 제도적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

제금융기구가 국제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 하

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북한이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북한지원을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를 조성하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미국 등의 협조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비회원국의 경우도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계은행의 무상지원이나

IMF 및 세계은행의 기술적 원조(Technical Assistance) 사업은 가능하

다. 세계은행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하지 못한 지역 또는 국가에

특별 신탁기금을 조성하여17)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지원을 사례는 4

차례가 있었다.18)

17) 한국이 출연한 기술적 신탁기금은 다음과 같다. IBRD (250만불), EBRD (38만불),
ADB (200만불)이나 단 북한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다.

18) 가자지구 : W B 잉여금 3.2억불, H olst 신탁기금 26개국 2.7억불 기술원조 신탁기금 12
개국 2,300만불,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W B 잉여금 1.5억불, 코소보 : W B 잉여금

2,500만불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팔레스타인지역( T ru st F und for Gaza and W est Bank A ssist an ce")

-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미국의 정치·외교적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세계은행 회원국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함

- 19 93년 10월에 설립된 이후 19 9 9년 8월 현재 총 약정액은 약 3 억8 ,00 0 만 달러이며 이

중 2 억3 ,50 0 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 팔레스타인 인구가 200 만 명에 불과한 반면 북한인구가 2 ,40 0 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단

순 비교할 경우, 북한에 대한 특별신탁기금 설립시 향후 5년간 약 4 5 억 달러(3 .8 억 달러

× 12) 이상에 달하는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팔레스타인 신탁기금과 병행하여 홀스트기금

과 기술지원 신탁기금의 p a ck ag 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홀스트 基金(Joh an Jor g en Hols t P e a ce T r us t F un d)은 199 2 - 9 3년에 오슬로에서 열

린 역사적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회담을 주선한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19 94 년 초에 설립, 19 9 9년 12월에 종결.
- 동 기금의 조성은 팔레스타인(P a les t in ian Auth or ity)의 초기 경상재정자금(r e cur r en t

b u dg e t s upp or t)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 이 자금은 세계 2 5 개국으로부터 2 억1,20 0 만 달러를 지원 받아 조성되었는데, 이중 미국

이 4 ,00 0 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2 ,50 0 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세계은행은 이 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은 하지 않았음

- 특별신탁기금의 경우처럼 단순 비교를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예산지원(b udg e t s upp or t)은
2 5 억 달러를 예상할 수 있음

- 특별신탁기금과 홀스트기금(Hols t F un d) , 그리고 기술지원신탁기금(T AT F )을 통하여 현

재 세계은행과 2 6 개 지원국은 19 9 9년 8월 현재 약 6 억5 ,0 0 0 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

달하였음

- 세계은행이 참여한 팔레스타인 신탁기금 중 E c on om ic Reh ab ilit at ion P r oje c t I, II 가 경



제회복을 위한 지원자금으로써 조기에 지원되었으며, 그 규모도 전체 지원자금 중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대부분은 P r oje c t Lo an 임

- 이러한 다자간 자금지원 외에도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ODA를 통한 양자간

자금지원으로 19 94 - 9 8년에 걸쳐 2 7 억5 ,0 0 0 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중 약

2/ 3은 무상지원이고 나머지는 연리 2 - 3 %의 양허성 자금지원임

- 주요 자금지원 약속국은 EU와 EU Inv es tm ent Bank (5년간 6 억 달러) , 미국(5년간 억 달

러) , 일본(3년간 2 억4 ,700 만 달러) , 사우디아라비아(3년간 2 억50 0 만 달러) , 노르웨이(3년

간 1억5 ,0 0 0 만 달러) 등임

▣ 여타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지원 사례

① 동티모르

- 세계은행과 Un it e d N at ions A dmin is tr at ion in E as t T im or (UNT AET )의 주최하에

199 9년 12월에 열린 동티모르에 대한 동경원조국회의에서 NGO 들을 포함한 국제기관들

과 50 여 개국으로부터 약 200 여명의 대표들은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5 억

2 ,0 00 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정함

- 5 억2 ,0 0 0 만 달러중 3 억7 ,0 0 0 만 달러는 초기경상재정자금(r e cur r en t b udg e t)을 위해 사

용되어지며, 2 억1,50 0 만 달러는 세계은행 신탁기금(WB- A dmin is t e r e d T r us t F un d for
E as t T im or )과 UNT AET 신탁기금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 동티모르 신탁기금은 동경원조국회의에서 설립된 것으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운영하며, 동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개발프로젝트의 승인과 감독은 UNT AET 가 담당

하고 있음

* 20 0 0년 4월말 현재 1억5 ,80 0 만 달러의 자금이 약정되어 있음, 세계은행은 잉여금에서

1,0 00 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도로, 항만, 관개, 통신, 전력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사

용되어질 예정이며 대부분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 이외에도 세계은행은 현재 보건, 교육, 농업, 중소기업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프로

젝트를 준비 중임

- 동 기금을 통해 자금 공여국들은 개발프로젝트 입안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프로젝

트 감독에 참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티모르에 보낼 예정임

* 포르투갈은 교육, 보건, 인프라,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입안에 참여할 예정이며,
호주는 공동체 개발, 농업 인프라, 사회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파견. 이외에도 일본, 영국

등도 전문가 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UNT AET 와 논의할 예정임

-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P os t - Con flic t F un d (P CF )에서 1백만 달러와 일본정부에서 지원하

는 「P olicy an d Hum an Res our c es Dev e lop m ent (P HRD) T r us t F un d」에서 2 백만 달

러의 자금이 동티모르의 개발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음

② Bos n ia an d Her ze g ov in a (보스니아 및 헬츠고비나)
- 세계은행이 Bos n ia an d Her ze g ovin a의 긴급복구 작업을 위해 19 9 6년 4월 이익잉여금

1억 5 ,0 0 0 만 달러로 「T r us t F un d for Bos n ia an d Her ze g ov in a」 를 조성하였음. 국제

개발협회(IDA)도 기금에 2 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정한 상태임

- 19 95년 12월 평화조약(Dayt on P e a ce Ac cor ds )이 체결된 직후 세계은행과 EU는 원조

조정그룹을 구성하여 주요 원조국으로부터 19 9 6년 1/ 4 분기에 6 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

속받았고, 세계은행 가입이후 19 9 6년 4월 제2차 원조그룹회의를 통하여서도 12 억 달러의

추가자금을 지원약속 받았음

③ Kos ov o
- 세계은행은 19 9 9년 1 1월 코소보의 경제재건을 위해 2 ,50 0 만 달러의 이익잉여금으로

「T r us t F un d for Kos ov o」를 조성하였음. 동 기금은 경제지원을 위한 무상공여 농

업생산과 식량부족 해결지원 코소보 경제회복을 위한 중소규모의 민간기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이며 다음 회계연도의 2 ,50 0 ∼3 ,0 0 0 만 달러의 2차 자금이 조성될 예정.
* 20 0 0년 3월에 세계은행과 UN IMIX (Un it e d N at ions In t e r im A dmin is tr at ion in

Kos ov o)는 코소보에 대한 5 백만 달러의 경제지원 무상공여(E c on omic As s is t an ce
Gr an t)를 체결한 바 있다.



(2) '동북아개발은행 ' 등 북한개발금융기관 컨소시엄 (가칭) 구성

만일 미국 행정부의 북한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

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제금융기구가 자

금을 공동 지원하는 특별신탁기금도 미국의 기권 또는 적극적인 반대

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단기간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강

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방안 중의 하나가 동북아개발은행

및 아시아태평양개발은행(가칭) 등 북한개발금융기관 컨소시엄을 구

성하는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안) 은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및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담당하여 동북아의 지리적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여 국가간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금을 5년 동안 총 400억

달러를 조성할 경우 연간 부담액은 일본이 12∼30억 달러, 중국, 한

국, 러시아가 4∼10억 달러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개발은행의 설립 여부는 일본이 이 안을 수용하고 정치적 리더십

을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만큼 일본의 참여논리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ADB(아시아개발은행), EDB

(유럽개발은행)을 설립할 당시에 초기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선 양태를 보였던 만큼 만약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미국은 참가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

인다면 일본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참여가 은행 설립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동북아개발은행이 설립될 경우 경의선·경원선 연결 및 발전소 및

비료공장 개·보수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 세계은행의 「Sp e cia l P os t - Con flict T r us t F un d」로부터 경제지원 무상공여와

「Community Dev e lop m en t F un d P r oje c t」등 2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1백만

달러의 자금이 약속되었고, 일본의 「P os t - Con flict T r us t F un d」로부터도 30 0 만 달러

의 자금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일부를 동북아개발은행에서 중장기 차관 형식으로 공여 받는 방안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가 타결될 경우 일본과 미국의 입장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

후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나

한국이 KEDO의 경우처럼 자금만 조달하는 역할을 맡지 않도록 대처

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비금융지원 부문에 대한

참여만을 상정하고 있다. 북한은 IMF 가입시의 엄격한 자료제출 요

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컨소시엄 의 대표기관과는 일정 수

준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통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인해주

어야 한다. 이 방안이 실현되는 경우 상황 전개에 따라 국제금융기

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특별신탁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즉각 세계은행 주도의 CG(Consultative

Group)으로 개편이 가능하다. 양자간 지원보다 다자간 지원이 지원

국과 수혜국 양측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북한

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다 쉽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식량지원과 같은 단순한 소비성 지원에 따른 기부자의

피로감(Donor Fatigue)을 방지하고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본

격화할 수 있다.

북한개발금융기관은 전반적인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중

점육성산업을 선정하고 효율적 금융지원을 통한 북한산업의 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정부를 대신하여 남한

과 외국으로부터 자금 차입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주요 경제발

전국가들은 과거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하여 경제발전단계에서 발생하

는 초기의 난관을 효율적으로 극복한바 있다.19)

19) 프랑스: CN (Cr e dit N at ion a l) , 19 19년 1차대전 전재복구와 경제재건 목적, 이탈리아:
IRI(산업부흥공사) , 19 3 3년 경제개발과 세계경제대공황 극복 목적, 일본: JDB(일본개발은

행) , 19 5 1년 2차대전 전재복구와 경제재건, 한국: KDB(한국산업은행) , 19 54 년 전재복구와



V .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연계전략 연계방안

1. 남북경협 활성화 재원 소요규모와 조달방안

향후 북핵위기가 해소될 경우 핵동결과 보상원칙에 따라 대북경협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2005년부

터 2008년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방식으로 검토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남북관계 호전과 북미, 북일 수교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

가 정착될 경우 북한 인프라 구축 및 농업구조개혁 지원, 북한산업 설

비 신·증설과 개보수 등 대북지원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소요자금 규모를 매년 2∼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금

액은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 등 농업 구조개혁에 한국의 과거

경험상 5,000억원 이상, 발전소 개보수 및 신규 건설 등 인프라에 1조

원, 북한산업 설비 복구에 최소 5,000억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 자금조달은 먼저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을 통해 매

년 3,000∼5,000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매년 약

1,000∼2,000억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 매년 약 2,000∼3,000억원,

기타 필요시 증세나 국가보유자산 매각 조성액은 매년 약 1,000∼

2,000억원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금조달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도 가입되어 있지 못하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을 체계가 구

축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국제금융 기구

로부터의 차입 능력20)이 배양되기까지는 우리 정부의 주도에 의해 조

경제부흥목적, 중국: CDB(중국개발은행) , 19 94 년 국가개발은행(SDB) 명칭으로 설립, 산업

및 경제개발 목적

20 ) 북한과 쿠바 채권이 국제 채권시장에서 틈새시장 을 형성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는 북한과 쿠바 채권들이 최근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

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채권은 올 1분기 동안 10 억 달러 이하의 거래량으로 신

흥시장(Em er gin g m ark e t) 채권 중 0 . 1%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일부 투자자

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있다. 액면가 1달러 당 16 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북한 채권은

1분기 중 7 ,90 0 만 달러어치가 거래됐다. 북한 채권은 남북 화해무드가 급격히 조성될 경우

대박 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1달러 액면에 12 .5 % 가격으로 거래되는 쿠바 채권의 경

우 카스트로가 사망할 경우 채권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선일보, 20 0 4년 9
월2 일자.



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수교 자금 유입 주장이 있으나 일본

은 현금 보다는 플랜트 수출 등 비현금 방식으로 배상을 진행할 것으

로 전망되는 만큼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자금조

달이 가능할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투자

를 활성화하여 자금의 회전과 재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경우, 자

금조달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동안은 이러한 투자

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남북한 2차 정상회담 개최, 군비축소를 위한

정례적인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등 평화구축의 제도적

진전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경협 자금 조달방안을 200

5∼2008까지의 한반도의 정치상황 진전에 소요자금과 자금조달 전략

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소요자금과 자금조달

방안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표 6 > 대북경협 상 황과 자금 조달방안 I



구 분 2005 ∼2006년 200 7 ∼2008년

남북정치상황

- 북핵문제 해결

- 2차 남북정상회담

- 북·미, 북·일 수교

- 대북 국제경제제재 해제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당국간

협의체 구성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남북경협상황

- 남북경제공동위 구성

- 대북 교류 및 지원사업 구체화

- 개성공단 1단계(70 만평) 공사완료

- 북한 농업구조 개혁 추진

- 산업설비 신·증설, 개보수

- 전력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본격화

- 산업설비 투자 가속

- 남북한 육로수송

- 개성공단 2단계 분양 시작

소요자금규모 매년 2조∼5조원 매년 5조∼10조원

자금조달 전략

-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국

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능력이

배양되기까지 한국 주도 조달

- 외국인 투자 병행

- 북한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국제

금융기구의 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도모

- 재투자 활성화

자금

조달

방안

남북협력

기금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3 ,0 0 0 ∼5 ,00 0 억원 지원

경협 추이에 따라 매년

5 ,0 0 0 억원 지원

대외경제

협력기금

경협 추이에 따라

1,0 0 0 ∼2 ,00 0 억원 지원

경협추이에 따라 매년

5 ,0 0 0 억원 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매년 2 ,0 00 억∼3 ,00 0 억원 매년 5 ,00 0 억원

별도기금 매년 2 ,0 00 억∼3 ,00 0 억원 매년 5 ,00 0 억원

기타 매년 1,0 00 억∼2 ,00 0 억원 매년 1,0 0 0 억∼2 ,0 0 0 억원

한편 대북경협 자금 조달방안을 국내 자금별로 재원내용과 용도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 7> 대북경협 추진상 황과 자금 조달방안 II



방 안 담 당 재원내용 용 도 고려사항

< 일반>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연간 3 ,00 0 - 5 ,000 억원
남북협력

(경수로 등)

대외협력기금 재경부 연간 7 ,6 7 8 억원 내외 개도국지원
·북한 지원을 위해 전용

혹은법개정필요

각 부처 예산 각 부처
추경 편성, 예비비

사용
- -

민자유치

다국적 컨소시엄

(국제기구 포함)
각 부처

다국적기업 등 국내외 기

업과 국제금융기구 공동참여
-

·투자보장협정, 분쟁

조정기구 등 투자

회수 보장책 필요

구상무역 북한

철광석이나 금, 은, 동,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

자원으로 회수

<사회간접자본 분야>

전력 등 S OC

분야
산자부

전력협력사업에 대해

KEDO처럼 전기요금에

부과 징수

·국가적 사업을 특정재화

(전기)소비자가 부담하여

수익자부담원칙과상충

·이로 인해 외국인등

주주반발 가능성

전용공단

입주업체
산자부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을 조

성할 경우 공단개발 사업

주체가 입주업체로부터

입주비용 혹은 전기요금

으로 회수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국제협력 연계방안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한이 국

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남북한간 단순 위

탁가공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화해협력

및 교류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미국의 기술과 자금은 한국과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립 양상을 해체하여

야만 남북한간에 경협관계가 원활해지는 삼각구조를 북한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있어 감정상의 민족공



조를 강조하지만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개방화, 국제화의 경제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남한과의 공조뿐만

아니라 고립화 정책을 탈피하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접촉은 내년도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으면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비금융과 금융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

대북 경협사업에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국제적인 협력사업에 북한

기업의 참여 독려, 대북경제사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본의 유치 및 국

제자본의 대북투자 활동 지원을 통한 남북경협 환경 개선 등의 구체

적 방안 등의 도입을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경제성이 미흡한 방

안 등이다. 국제사회가 고립되고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을 상대로 경

협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나 현실성이 매우 부

족한 방안이다.

특히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2005년 상반기 까지는 6

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5년 하반기

에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회부하려 할 것이다. 북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은 상

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다양한 경

제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한국도 경제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협을 추진하기에는 국제환경이 단기간에 경

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8> 경협과 국제적 협력의 단계별 구상

구분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진전 남북 경협 활성화

1단계

(20 0 5)

- 북한의 NPT 체제 복구, 미국 식량원조 재개

- 핵시설 물질 운용 중단 및 봉인

-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liais on office) 개설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해결

- 남북한 물자 육로 수송 실시

- 개성공단 1단계 60 만평 분양

- 북미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경제제재 해제 문제 논의 시작

2단계

(20 0 6)

- 북한의 핵시설 사찰, 핵무기 사용불능

(dis ab le m en t) 조치, 미국 중유 공급 재개

-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완전 제거

- 북미 영사급 외교관계 수교

- 북일 외교관계 수립

- 개성공단 1단계 공사 부분 완료

- 경협 거점 개발 착수

-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추진

-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 개시

- 남북 평양, 서울에 무역사무소 개설

3단계

(20 0 7)

- 북미 대사급 외교관계 수교

- 북일수교 배상관련 일본자본의 북한진출

- 미국 다국적 기업 북한 진출

-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완료

- T SR, T CR 연결 사업 개시

- 사할린 가스관 연결 사업 개시

4 단계

(20 0 8)
- 베이징 올림픽

- 북한, 남포·원산 경제특구 지정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개시

Ⅵ . 결 론

2003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상품기준)는 22억6천만달러로 한국의

약 1/ 39(0.7%)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3년 북한의 수출은 13.1% 증가

한 반면, 수입이 5.9% 감소하여 대외무역 규모는 7.1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0.4% 감소하였다. 수입액 감소는 국제관계 악

화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줄어든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사실

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침체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2001년 11월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수헌 유럽·국제기구 관계 담당 외교부상과의 회

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법을 알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가를 지적한 것이다. 우선 테러리



스트 지정 해제를 위해 각종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2002년 5월 25

일자 북한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혁·개방을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 며 당의 경제정책

이 가리키는 우리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등 미국이 요구

하는 핵 포기 등, 정치·경제적 개혁조치를 조기에 취할 것으로 전망

하기는 어렵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입국인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비회원국인

팔레스타인, 유고 등이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동티모르 및 코소

보 등 비회원국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 단계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조달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는 않는 등 북한과는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현재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남북한 경협에 대한 지원을 받는

방법은 금융지원(Financial Support)보다는 비금융지원(Non-Financial

Support)·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

다. 비금융지원의 1차 단계로서는 북한이 희망하는 북한측 인사들의

해외 연수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 초기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외

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약 및 대규모 인

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북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21) 2차 단계로 유엔기구들의 평양 상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1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평양에 대표부를 개소한 것

은 바람직하다. 현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

아동기금(UNICEF) 등 4개 기구가 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다.22)

2 1) 20 0 2년 7월 한양대 교수 2명이 북한에서 IT 강의를 실시한 것은 이러한 현지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수 및 교육훈련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북

한측 정책 담당자들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

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무자들의 마인드 변화도 매우 필요하다.

22)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말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또는 단체는 모두 21개로 소속 직원은 비상주 인원을 포함해 총 102명이다.



현재 이들 단체들은 인도적 목적에 국한되어 활동하고 있는바 점

차 다양한 목적의 기구들이 평양에서 활동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구들의 상주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평양의 전략과 방법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또한 효과도 직접적이지 않다. 이러한

방법만으로 경협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의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

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는 법을 배

워야 한다. 미국의 발언권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현실에서는 적극

적인 북미대화 등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

하여야만 각종 지원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요

구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는 한 ADB나 IMF 등의

가입도 어려울 것이며, 한국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기 어

렵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결국 북핵위기 해결이 경협 활성화

에 국제사회가 참여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북핵위

기의 해결로 불량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의 다양

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경제 재건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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